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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법정(스마트법원) 사업에서 법원행정

처 공무원의 뇌물비리가 거듭되자 대법원이 

사업자 선정 시 전자장비 성능을 고려하지 않

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. 최저가 입찰

은 보통 복사지, 법전, 냉동기처럼 품질 차이

가 없는 물품을 구매할 때 쓰는 방식이다. 예

산 3000억원 규모의 스마트법원 사업을 추진 

중인 대법원이 거듭된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

극약 처방을 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.

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의 전자법정 

사업에서 법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가능성을 

만들어준다고 지적돼온 납품 사업자 선정 시 

자체 기술평가 방식이 지난 5월부터 최저가 

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. 대법원 관계

자는 ‘대법원이 1293억5175만원 규모의 입찰

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업체 출신에게 여전

히 전자법정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 때

문’이라고 설명했다.

대법원은 2000년 전자법정 사업을 시작하

면서 자의로 업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을 했

다. 대법원은 2009년부터 법원행정처 공무

원 출신인 업자의 부인 명의로 된 위장 회사

와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뇌물을 받고 부실한 

물건을 사들였다. 이런 사실이 2018년 경향신

문 보도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, 법원 

공무원 등 14명이 지난해 징역 8년 등 유죄를 

확정받았다. 하지만 이 업체 출신들은 2019년 

이후에도 전자법정 사업 9건 중 7건을 수주 

했다.

당초 대법원은 직원들의 입찰비리를 차단하

는 3대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. 국회 법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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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법정에 ‘최저가 입찰’ 도입 법무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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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, 사업

자 선정 절차를 조달청에 전부 위임하고, 조달

청 쇼핑몰에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비슷

한 제품이 2개 이상 있어야 하며, 정보화사업 

연간 발주계획을 법원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

한다는 것 등이다.

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

해결되지 않자 대법원이 최저가 입찰 방식이

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.

바뀐 방식에 따라 지난 5월 공고된 인천지

방법원 부천지원 전자법정 사업에는 1251개

사가 참여해 낙찰 하한선을 넘긴 900개 업체 

가운데 예정가의 87.745%를 쓴 업체가 사업

을 수주했다. 이와 달리 이 사업 직전 수원가

정법원 전자법정 사업에는 뇌물로 유죄를 받

은 업체 출신이 만든 회사가 단독 응찰해 예정

가의 99.863%로 선정됐다.

대법원의 결정에 업계도 긍정적이다. 전자

법정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“대

법원이 이렇게라도 해서 법원행정처 공무원

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따내는 관행을 근

절시키려는 의도 아니겠냐?”고 말했다. 전자

법정 사업이 속한 대법원 정보화사업 예산은 

2019년 1335억원, 2020년 1485억원, 2021

년 1564억원이다.

(출처/경향신문 & 경향닷컴) 


